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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연구는정부가추진하고 있는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 기대
효과인 예산낭비 축소는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정책에 대해상층보다 하층이, 하층보다중층이 더 부정적이
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소득계층이 예산낭비축소와 정책태도간의 양(+)의 관계를약화시켰으며, 업무효율
성 향상과 정책태도 간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유사중복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
회보장 프로그램의수혜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정책적 시사점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이 정책이 특정계층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재정효율성제고를 통해더 많은 계층이혜택을 받을 수있다는점을적극홍보할 필요가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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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itizens’ expectations of policy impacts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overlap and duplication among its programs have any
influence on citizens’ policy attitude.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fluence is
differential and dependent on income class differences. The results suggest that ‘reducing budget
waste’ has a positive impact on policy attitude whereas ‘enhancing work performance’ had no
significant impact. And the results reveal that middle class hold a more negative view than upper
class on the government’s efforts. Concerning the moderating effect, income class differences
weak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ducing budget waste’ and policy attitude as well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nhancing work performance’ and policy attitud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gain support from citizens for its overlap and duplication reduction
policies, it is critical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blicize that there exists a more of citizens
benefitting from suc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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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

업통폐합정책에대한일반국민들의기대효과가그정

책태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나아가소득계층간

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이를위해기획재정부가 (주)한국리서치에의뢰하여조

사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

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

표하면서 2017년까지여러공공기관간또는한공공기

관내에서중복운영중인유사중복사업을총 600개 통

폐합하여 재정누수와 사업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그러나 정부가유사중복사업통폐합정

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재정누수를 줄여 예산낭비를

축소하고업무수행의효율성을높이겠다는기대효과를

놓고사람들사이에논란이존재한다. 유사중복사업통

폐합 정책의 기대효과가 없거나작다고 생각하는 집단

들은 그 정책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

면[2], 기대효과가 크다고생각하는집단은유사중복사

업통폐합정책을환영하는분위기이다[3]. 이러한찬반

논쟁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서

는 일반국민들의 정책지지 혹은 긍정적인 정책태도가

필수적이다.

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은 국고보조금 개혁

과 함께 정부의 공공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추진과정에

서이해관계자집단들간에정책태도에있어갈등이예

상되었다[4]. 정책태도는그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들 간에 자신들의 비용과 편익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정책으로인해편익을받는수혜집단은그정책에대해

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으나, 비용을부담하는집단

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간의

갈등이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치

는데, 긍정적인 정책태도는 정책비용을 줄이고 정책순

응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대상사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

회보장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지방의회는중앙정부가지나치게간섭

을하여지방자치가위축된다는불만을제기하고있다.

한편 사회보장사업을 통해 편익을제공 받아오던수혜

집단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들은 유사중복사업 통

폐합정책에강력히반발하고있는상황이다[6]. 이들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낮

게 평가하고 정책태도도 부정적이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에 대한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그 중에서도유사중복사업통폐합사업의기대효과

가그정책에대한태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나

아가소득계층에따라 그영향에차이가있는지, 즉 소

득계층이 기대효과와 정책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관한 논의

1.1 유사중복사업과 그 통폐합의 의의
유사중복사업의개념은미국감사원에서 1980년대부

터연구를진행해왔는데, “유사는둘이상의프로그램

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로, “중복은둘이상의프로그램이나활동의핵심

속성들이전반적으로동일하여 중복성이높은 경우”로

정의할 수있다[8]. 일반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은비효율

적인것으로인식되어왔으며, 국회나감사원의감사에

서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특히 국가간 경쟁의 심화, 양

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수입은 한계에

부딪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에 직면해 있다[9].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의 비효율

성을 해소하고 재정누수를 막고자 유사중복사업의 통

폐합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2014년 2월박근혜정

부는 2017년까지 유사중복사업을총 600개 통폐합하여

재정누수와 사업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선포한 이

후 2015년예산 370개와 2016년예산 319개등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하여약 2,500억원을절감하였으며, 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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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통해사업구조를 단순화하여 사업관리 운영의 효

율성을 향상시켰다[10].

이와 같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정책은 과다하거

나 불필요한 사업을 의식적으로정비하는 것으로 감축

관리(cutback management)에 해당한다.

1.2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관한 연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보면, 우선규범적차원에서유사중복사업통폐합정책

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남찬섭(2016)은 유사·

중복사업 정비담론의 전개과정을 제한적 적용 단계(참

여정부), 본격화·구체화 단계(이명박 정부), 그리고 분

화·확산 단계(박근혜 정부)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2015년 12월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전협

의제도가 새로운갈등을 잉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1]. 이재완

(2016)은 중앙정부의유사·중복된지방정부사회보장사

업에대한통폐합조치는지방자치단체의주민복지증진

에 관한 내용과 충돌되고, 주민의 복지수요와 선택권

및지역성을존중하지않은조치로서, 분권적복지행정

체제의 확충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12].

다음으로 특정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고이에대한정비나재설계방안을제시한처방

적 연구들이 있다. 이상미(2014)는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들간의중소기업지원사업의유사중복성을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의 모집기간 등 3가지 기준으

로 비교해 사업속성들을 차별화하여 유사중복성 문제

를 완화하는 사업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13]. 강혜규

(2015)는 사회보장사업 360개의 유사중복성을 분석하

여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업 목적 및 기

능, 대상, 급여내용등을분석해 ‘조정’이 필요하다고판

단한 ‘유사’사업들은 20개 사업군으로 정리하여, 사업

통합, 사업관리 개선, 전달체계 개선 등의 대안을 보완

적으로활용할것을제시하였다[14]. 지은정(2015)은노

인일자리사업의유사중복을분석하여활동내용과정책

대상을 모두 고려하면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 23.9%만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하다고 하였으며, 사업통폐합보

다는사업내실화와비효율적요소를줄이는것이더적

절하다고 주장하였다[15].

2. 정책태도와 감축관리에 관한 연구
2.1 정책태도와 감축관리의 의의
정책태도(attitude)는 정책에 대한 지지(support) 또

는 선호(preference) 등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으며[16],

통상적으로 개인적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특정 정책에

대한 호의적 태도이다[17].

정책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크게 정책 자체와 관

련된요인과개인의특성으로나눌수있다. 정책 자체

와관련된요인은정책을어떻게인식하는지가매우중

요하다. 특히 방만한 정부정책을 의식적으로 정비하여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감축관리와 같은 개혁정책에 대

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요인이 중요하다[18].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는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중복되어있거나 불필요한 인

력, 사업, 기능등을의도적으로축소ㆍ정비함으로써자

원의 총체적인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관리측

면에서 예산절감을 가져다주는 작용을 의미한다[19].

우리 정부가추진하고 있는유사중복사업 통폐합정책

은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예산을절감

하고자 하는것으로 일부 유사중복사업의 종결과함께

감축지향적인 예산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2.2 감축관리의 정책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
일부 사업의 종결과 예산절감을 지향하는 감축관리

의성공은일반국민들의정책태도에의존하고있다. 감

축관리에 대한 정책태도가 긍정적일수록그 정책은 성

공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정책태도에관한논의가주

목을 받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감축관리에 대한 정책태

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크게정책관련요인과인식

주체의 개인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 관련요인으로 감축관리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현존 정책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정책에 대한 인

지도, 감축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있다.

먼저현존정책에대한부정적인식이감축관리에대

한정책태도에영향을미친다. 현존하는정책이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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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만족할수록또는 현존 사업의 문제심각성을 높이

인식할수록 감축관리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20].

즉 현존 사업의 문제심각성이 감축관리의 정책태도에

유의미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 다음감축관리에대한

정책인지도 역시 그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친다[21]. 즉

감축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informed) 사람일수록

그 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

정책과관련된요인중이슈의유인성(valence issue)

이감축관리정책에대한태도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

요인으로알려져있다[22]. 즉감축관리를통해얻을수

있는 기대효과(expected performance)가 정책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영국의

공공지출 감축관리의 경우 기대효과를 크게 인식할수

록 감축관리에 대한 정책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한다

[23]. 하지만 스페인의 복지정책 개혁에 있어서는 기대

효과가 유의미한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24]. 이와같이상반된실증분석이존재하므로본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유사중복사업통폐합정책의기대효과가

높을수록그정책태도가긍정적일것이다.

그리고 인식주체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

직업, 소득계층 등이 감축관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25]. 이들 요인들은 특히 확장적 정부정책에

의해 수혜를 받는 집단일수록 감축관리에 부정적인 성

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학력자의 경우 확장

적정책에대해우호적이지만, 감축관리에대해부정적

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한편 소득계층의 경우 경제위기에 의한 재정긴축 또

는감축관리에대해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하는주장

이 존재해왔다[25]. 그러나 경제가 안정된 성숙한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소득계층이 정책태도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27].

이와 관련하여 감축관리를 통한 정부지원의 축소는

소득계층이 하층인 집단에게 경제적 위험이 상대적으

로 더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28] 소득계층

에따라감축관리에대한기대효과가차이가존재할것

이다. 그에따라감축관리의기대효과가정책태도에미

치는 효과에서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소득계층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기대효과가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관한 연구경향을 보면, 주로

규범적․처방적으로 접근하여 그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거나 유사중복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것

들뿐이고, 그 정책에대한일반국민들의태도에관해서

는실증적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다. 한편정책태도를

다룬실증연구들은사회복지정책이나사회복지지출축

소 같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들로서, 정부

지출 전반의긴축이나 감축관리를연구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이라는

정부지출의일반적인분야에서의감축관리를대상으로

일반국민들의 그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들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본 연구는선행연

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지출의 감축관리인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을 대상

으로 일반국민들의 정책태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주로확장적인재분배정책이나복지정책

에 대한 태도를 주로 다루었을 뿐이며, 축소지향적인

감축관리는 상대적으로 잘 다루고 있지 않다. 둘째, 소

득계층별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

과가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태도에 미치는 효

과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 소득계층이 단순히 정책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조절효과를

고려하였다.

Ⅲ. 연구의 모형과 방법
1. 연구의 분석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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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기대효

과가그정책태도에미치는효과와그효과를조절하는

소득계층을반영하여 [그림 1]과같은분석틀을구성하

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대한

‘정책태도’이며, 독립변수는 그 정책의 기대효과인 ‘예

산낭비 축소’,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설정하였고, 조절

변수는 ‘소득계층’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

을 참조하여 본 연구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관련요인으로 유사중복사업의

‘문제심각성’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의 ‘정책인지도’를

통제하였고, 개인적 특성들로 ‘성별’, ‘연령’, ‘교육’, ‘직

업’을 통제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2. 데이터의 출처와 변수의 측정
2.1 데이터의 출처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국가재정사업 중 사업

목표와내용, 지원대상등이유사하거나동일하고중복

운영되어 비효율성 초래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에 대

한통폐합을추진하고있다. 유사중복사업통폐합에대

한국민인식조사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유사중복사업

의실태, 유사중복사업통폐합에대한인지도와필요성

및 공감도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이

다. 이조사는기획재정부의의뢰를받아㈜한국리서치

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조사의 관련 데이터는 문화체

육관광부의정책브리핑[29]에 공개되어있다. 조사기간

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조사방법

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조사였다[30].

조사대상은전국만19세이상성인남녀 1,000명이며,

표집방법은 2015년 10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

별, 연령별, 지역별로인구구성비에맞게무작위추출하

였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31].

2.2 주요 변수의 측정
2.2.1 종속변수의 측정: 정책태도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책태도는 유사중복사

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공감도로 조작하여 ‘①전혀 공

감하지않는다, ②별로공감하지않는편이다, ③보통이

다, ④다소 공감하는 편이다, ⑤매우 공감한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 독립변수의 측정: 기대효과

다음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기대효과’는 유사중복사

업 통폐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서 ‘예산낭비

축소’와 ‘업무효율성향상’으로나눠조작화하였다. ‘예

산낭비 축소’는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정부 예산

의낭비를줄일 수있다는것에 대한인식으로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그

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업무 효율성향상’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업무

창구가 단순해지면서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인식으로 ‘①전혀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그런편이다, ⑤매우그렇다’의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조절변수의 측정: 소득계층

조절변수인소득계층은응답자의월평균소득으로서,

‘200만원이하’를 하층, ‘201만원～600만원’을 중층, ‘601

만원 이상’(기준=0)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중산층을 추정할 때가구소득을 기준으로중위

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중위소득

50% 미만을 하층, 중위소득 150% 이상을 상층으로 구

분한다[32]. 통계청의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400만 3천원이

다. 이에 본연구에서는가구의월소득 400만원을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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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간주하여 중산층 추정기준에 맞춰 소득계층

을 구분하였다.

2.2.4 통제변수의 측정

먼저 정책 관련요인 중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문제심

각성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중복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①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심각한 편이다, ⑤매우 심각하다’의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그리고 정책인지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인지도로 조

작하여 ‘①들어본 적이 없다(기준=0값), ②들어본 적이

있다(1값)’의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 중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을

더미변수로측정하여남성을 1값, 여성을 0값으로처리

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교육

은 응답자의졸업 학력으로 ‘①중졸 이하, ②고졸 이하,

③대학재학이상’으로구분하여측정하였다. 직업의경

우는 응답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주된 직업으로, ‘①

농/임/어업, ②자영업, ③판매/영업/서비스직, ④생산/

기능/노무직, ⑤사무/관리/전문직, ⑥주부, ⑦학생, ⑧무

직/퇴직/기타(기준=0)’의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Ⅳ. 분석의 결과
1. 주요 기초통계

1.1 응답자의 주요 특성
응답자들의인구통계학적인특성의분포를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이 50.40%로 과반수를 차지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의 경우 ‘대재 이상’이 62.7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24.77%, ‘중졸 이하’가 12.49%

순이었다. 직업의 경우는 ‘사무/관리/전문직’이 30.10%

로가장많았으며, ‘주부’ 19.60%, ‘자영업’ 15.05%, ‘무직

/퇴직/기타’ 9.39%, ‘판매/영업/서비스직’ 9.09%, ‘학생’

8.28%, ‘생산/기능/노무직’ 5.05%, ‘농/임/어업’ 3.43%

순이었다. 그리고 정책인지도의 경우 ‘들어본 적이 있

다’가 31.70%인반면 ‘들어본적이없다’가 68.30%를차

지하였다.

한편 소득계층의 경우 하층인 ‘200만원 이하’가

27.60%, 중층인 ‘201만원～600만원’이 55.53%, 상층인

‘601만원 이상’은 16.87%였다.

표 1. 응답자의 주요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여  성 504 50.40
남  성 496 49.60
합  계 1,003 100.00

교육
중졸 이하 123 12.49

고  졸 244 24.77
대재 이상 618 62.74

합  계 985 100.00

직업

농/임/어업 34 3.43
자영업 149 15.05

판매/영업/서비스직 90 9.09
생산/기능/노무직 50 5.05
사무/관리/전문직 268 30.10

주  부 194 19.60
학  생 82 8.28

무직/퇴직/기타 93 9.39
합  계 990 100.00

정책인
지도

들어본 적 없다 683 68.30
들어본 적 있다 317 31.70

합  계 1,000 100.00

소득
계층

하  층 247 27.60
중  층 497 55.53
상  층 151 16.87
합  계 895 100.00

1.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연구에사용된주요변수들의기술통계량은 [표 2]

와같다. 유사중복사업통폐합 ‘정책태도’의평균은 5점

만점에 3.4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대

효과인 ‘예산낭비 축소’의 평균은 3.55점, ‘업무효율성

향상’의 평균은 3.41점으로 나타났다.

‘연령’은최소 19세에서최고 96세까지로나타났으며,

그 평균은 46.13세였다. ‘교육’을 연속형으로 보면, 그

평균은 3점만점에 2.50이었다. 한편 ‘문제심각성’의평

균은 3.66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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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명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정책태도 1,000 3.43 1.21 1 5
예산낭비 축소 969 3.55 1.12 1 5

업무효율성 
향상 959 3.41 1.16 1 5

연  령 1,000 46.13 16.07 19 96
교  육 985 2.50 0.71 1 3

문제심각성 912 3.66 0.89 1 5

1.3 소득계층별 정책태도 차이분석
소득계층별정책태도의차이를 ANOVA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하층의 정책태도의 평균

은 3.332로 나타났고, 소득이 ‘201만원～600만원’인 중

층의정책태도의평균은 3.523으로약간높게나타났으

며, 소득이 ‘601만원이상’인 상층의정책태도의평균은

3.576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가장 보수적인 Scheffé 사후검

정으로 분석하였는데, 하층과 중층의 정책태도의 평균

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아같은집단

으로 묶였고, 하층과 상층, 그리고 중층과 상층의 정책

태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각각 다른 집단으로 묶였다.

표 3. 소득계층에 따른 집단간 정책태도 차이
구 분 관측치 평 균

F 값
(p-value)

하  층 247 3.332
2.62

(0.074)중  층 497 3.523
상  층 151 3.576

주: 사후분석(Scheffé) 결과 a < b.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소득계층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일 뿐, 다른 혼란변수들(confounding

variables)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반드시 소득계층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혼란변수들을 통제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태도의 분석 결과
2.1 주요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모형에 포함된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상관관계

를분석한결과는 [표 4]와같다. 우선종속변수인정책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기대효과인 ‘예산낭비 축

소’, ‘업무 효율성 향상’은 각각 유의미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유의미한 낮은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 주요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1. 정책태도 1.00 　
2. 연 령 0.20*** 1.00 　
3. 교 육 0.04 -0.51*** 1.00
4. 예산낭비 축소 0.57** 0.24*** -0.02 1.00
5. 업무효율성 향상 0.46*** 0.14*** 0.02 0.60***
주: * p<0.1, ** p<0.05, *** p<0.01

2.2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대효과가유사중복사업통폐합정책태도에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위해 [표 5]와 같이모형Ⅰ의다중회

귀모형을 설정하였고, 소득계층이 기대효과와 정책태

도간의관계를조절하는지를분석하기위해모형Ⅱ와

같은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오차항의 동분산성을 White 검정을

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동분산성 가설을 기각하여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는

robust standard errors 값을산출하여추정계수의 t 값

을계산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의분석결과는 [표 5]와같다.

우선통제변수인개인특성의경우성별, 연령, 교육은

각각모형Ⅰ과모형Ⅱ에서모두유의미한양(+)의 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서여성보다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더긍정적인 정책태도를갖는 것이 확인되었

다. 직업의경우기준인무직/퇴직/기타에비해판매/영

업/서비스직에종사하는사람들이유의미한양(+)의 부

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더

긍정적인 정책태도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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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책 관련요인 중 문제심각성은 유의미한 영

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고, 정책인지도는모

형Ⅰ에서만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어 정부가

발표한유사중복사업통폐합정책을잘아는경우가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부정적인 정책태도를 갖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부의유사중복사업통폐합정

책이 언론매체에비판적으로 보도되고있는 상황 하에

서[33], 그 정책을 아는 사람들은 유사중복사업 선정의

자의성, 주민복지 욕구 무시, 지방자치 위배 등의 문제

로많은비판을받고있음을알고있으며그정책에부

정적임을 의미한다[34].

독립변수인 기대효과의 경우 예산낭비의 경우 강건

성(robustness)을 갖는 것으로확인되었으나, 업무효율

성향상은강건성을갖지는않았다. 상호작용항을포함

한 모형 Ⅱ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기대효과인 예산낭

비축소는정책태도에유의미한양(+)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이 이전보

다 예산낭비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크게 인

식할수록실제유사중복사업통폐합정책에훨씬더긍

정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

지 않았다.

다음소득계층의경우강건성을갖지않는것으로나

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을포함한모형Ⅱ를기준으로보

면, 상층보다 하층이, 하층보다 중층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보다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유사중복사

업통폐합정책에부정적인태도를갖는것으로확인되

었다. 이는 유사중복사업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추정된다. 즉사회보장프로그

램의 주요수혜계층인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자신들

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줄어드는 것에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예산낭비 축소와 하

층의 상호작용항(A×C)이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타

나내어예산낭비축소와정책태도간의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업무효율성 향상

과 하층의 상호작용항(B×C) 및 업무효율성 향상과 중

층의 상호작용항(B×D)은 모두 유의미한 양(+)의 부호

를나타내어업무효율성향상과정책태도간의음(-)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기대효과와 정책태도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즉 기대효과와 정책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소득계층의조절효과는도해하면 [그림 2]와같다.

먼저기대효과중예산낭비축소를보면, 소득계층이

하층과중층인경우상층의경우에비해예산낭비축소

구 분
모형 Ⅰ 모형 Ⅱ
b

(robust s.e.)
b

(robust s.e.)

성  별 0.198** 
(0.081)

0.206** 
(0.084)

연  령 0.015***
(0.003)

0.015***
(0.003)

교  육 0.160** 
(0.065)

0.145** 
(0.064)

직업
(기준=무직/
퇴직/기타)

농/임/어업 0.194
(0.223)

0.165
(0.245)

자영업 0.079
(0.145)

0.076
(0.142)

판매/영업/
서비스직

0.321* 
(0.169)

0.298* 
(0.160)

생산/기능/노무직 -0.172
(0.195)

-0.206
(0.229)

사무/관리/전문직 0.166
(0.138)

0.189
(0.135)

주부 0.153
(0.155)

0.141
(0.154)

학생 0.178
(0.198)

0.190
(0.190)

문제심각성 -4.85E-04
(0.039)

0.005
(0.042)

정책인지도 -0.123* 
(0.074)

-0.117
(0.073)

기대
효과

예산낭비 축소(A) 0.443***
(0.040)

0.538***
(0.113)

업무효율성 향상(B) 0.220***
(0.037)

-0.050
(0.112)

하층(C) 0.180* 
(0.092)

-0.798** 
(0.384)

중층(D) 0.285** 
(0.118)

-0.976***
(0.350)

A × C - -0.237* 
(0.143)

A × D - -0.029
(0.126)

B × C - 0.393***
(0.139)

B × D - 0.281** 
(0.127)

절  편 -0.270
(0.320) 

0.609
(0.429)

관측치 785 785
R²

(Adjusted (R²)
0.4067

(0.3943)
0.4197

(0.4045)
F 값 32.90*** 27.63***

White test 210.32*** 270.41***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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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책태도가 상승하는 폭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소득계층별 기울기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소득수준이낮은계층은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높

은계층이비해유사중복사업의재원인조세에대한부

담이소득수준이높은계층에비해작기때문에예산낭

비 축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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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계층의 조절효과

다음 기대효과 중 업무효율성 향상을 보면, 상층의

경우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더 크게 인식할수

록 정책태도가 조금씩 부정적으로 변하지만, 소득계층

이 낮은 하층과 중층의 경우 업무효율성 향상을 더 크

게 인식할수록 정책태도가 빠르게 더 긍정적으로 변하

였다. 이는 유사중복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의수혜계층인낮은소득계층일수록

유사중복사업이통폐합되어업무효율성이향상되면자

신들에게 필요하고적합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더 효

율이고 효과적으로받을 수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통폐

합정책에대한기대효과가그정책태도에미치는영향

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모

형의분석결과를보면, 기대효과인예산낭비축소는정

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의 경

우유사중복사업통폐합정책에대해상층보다하층이,

하층보다중층이더부정적인태도를갖는것으로나타

났다. 조절효과의경우소득계층이예산낭비축소와정

책태도간의양(+)의 관계를약화시키는것으로확인되

었으며, 업무효율성 향상과 정책태도 간의 음(-)의 관

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사중복사

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수혜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수혜

계층은주로소득수준이낮은계층으로, 이들은유사중

복사업의 통폐합으로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경우 그 정책에 대한 태도가 소득수준이 높

은 계층에 비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비용을 부담하는 소득수준이 높

은 계층은 예산낭비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긍정적인 정책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해 일반국민들로부

터 긍정적인 정책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대효과

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재정적자나 부채 등 재정위기에 대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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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이 예산절감과 함

께공공부문의효율성을담보할수있다는점을적극적

으로인식시키는홍보와교육이필요하다. 둘째, 소득계

층별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효과와 정책태도

간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이

특정계층에게일방적인희생을강요하는것이아니며,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로 더 많은 계층이 더 나

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본연구는 2차자료를활용하고있어몇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기대효과, 문제심각성, 정책

인지도 등주요 개념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여단일조

작편의(mono-operation bias)에 의해구성개념타당성

이떨어질위험이있을수있다. 둘째, 정책태도에영향

을미칠수있는정치이념이나정부신뢰등을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확대와 함께

엄밀한 모형에 의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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